
2492021년 12월호

법무매거진 - 법무뉴스

법무매거진

‘010’ 번호 바꿔준 보이스피싱 공범...

대법원 판단은? 법무뉴스

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번호를 ‘010’으로 바

꿔준 공범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

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
대법원 2부(주심 조재연 대법관)는 사기 및 

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

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

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

고 8일 밝혔다.

A씨는 작년 9월부터 한달간 해외 보이스피

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

화할 때 인터넷 전화번호를 ‘010’으로 시작하

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준 혐의 등으로 

재판에 넘겨졌다.

A씨는 “월 400만원을 주겠다.”는 보이스피

싱 조직의 제안에 따라 서울, 인천 지역의 숙

박시설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조

직원의 번호를 정상적인 전화인 것처럼 가장

한 것으로 드러났다. A씨는 자신의 명으로 된 

체크카드나 유심 등을 조직원에게 대여한 혐

의로도 함께 기소됐다.

1심은 “피고인은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

치·이용해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

직접 수행했다.”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.

〈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〉

그러나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A

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

수 없다고 판단했다.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

30조는 ‘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

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

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’고 

규정하는데, A씨는 조직원들과 공동정범이므

로 ‘타인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

하지만 대법원은 “매개되는 통신의 일방이 

기간통신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의 공범이

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.”며 사건을 다

시 심리·판단하도록 했다.

(출처/조선일보)


